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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송에 있어서의 반론권 

1. 개설 

독일의 방송체계는 기준적으로 공영방송체제이다. 1986 년부터 민영방송이 본격적으로 

허가되기 시작하였지만 1), 민영방송은 소규모의 라디오방송과 CATV 정도에 그칠 뿐 2), 

아직도 독일에서는 공영방송이 그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3). 공영방송에는 

지역공영방송들이 연합하여 만든 전국적 채널의 ARD, 독립된 제 2 의 전국공영방송인 ZDF, 

그리고 11 개 지역의 각 지역 공영방송 등이 있는데 비하여, 민영 텔레비전방송은 RTL Plus, 

Tele 5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의 「공적 책임(öffentliche Aufgabe)」이란 개념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제 1 차 텔레비전 판결(Fernsehen Urteli I)4)에서 였을만큼, 

방송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인쇄매체에서보다도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 5). 

연방헌법재판소는 동 판결에서 「방송은 기본법 제 5 조상의 단순한 여론형성의 매체가 

아니라 여론형성의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으나, (독일에서의) 방송운영은 전통적으로 

공행정에 속하였는바, 이러한 전통적 의미에 따라 공적 책임의 개염을 국가성의 영역에 

접근시키고 방송 역시 출판과 같이 공적책임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방송독점권을 가진 

공법상의 특수법인인 방송공사의 내부적 조직은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하여야 한다」6)고 판시함으로써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7) 

이렇게 방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만큼 방송에서의 반론권규정은 그 어느 

나라에서 보다도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방송에 대한 관할권을 연방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해외방송, 즉 독일방송(Deutschlandfunk, DLF)과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 

DW)8)를 제외하고는 각 주에 위임하고 있는 까닭에 (기본법 제 30 조와 제 70 조 제 1 항), 

방송에 있어서의 반론권에 관한 법규정은 그 수와 내용에 관한 한 일치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 

1948 년에 바이에른주 방송법과 헤센주 방송법이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각 주는 

독립적인 방송법이나 언론법, 또는 매체법에서 반론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주에 따라서는 

주의 출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인쇄매체와는 그 주체를 달리하는 주도 

있어 방송에서의 반론권규정은 실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9). 한편, 방송의 기술적 

특성상 주와 주사이의 규제가 필요한 바, 1951 년에 라인란트-팔쯔주와 바덴주가 

남서부방송협정(Süudwestfunk-Staatsvertrag)을 맺은데 이어, 1961 년에는 모든 주가 



참여하여「공영방송 제 2 독일텔레비전 설립에 관한 주간 협정(Staatsvertrag über die 

Errelchtung derAnstalt der öffentlichen Rechts ZweitesDeutsches Fernsehen, ZDF) 10)을, 

1980 년에는 함부르크와 니더작센주 및 쉴레스비히-홀스타인주가 

「북부독일방송(Norddeutschen Rundfunk, NDR)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밖에 공영방송에서의 반론권규정과 민영방송에서의 반론권규정이 또 서로 달라 

방송에서의 반론권규정을 일률적으로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나, 이하에서는 

인쇄매체에서의 반론권규정과 다른 점을 중심으로 반론방법과 적용법규 등 특징적인 점들을 

살펴본다. 

  

2. 공영방송 

방송에서의 반론권은 라디오방송과 텔레비전방송에 모두 적용되는 바, 반론권의 주체와 

유발방송과의 관련성문제, 유발방송의 사실성문제, 청구방법 등은 인쇄매체에서의 반론권의 

요건과 동일하다. 다만 반론방법, 기간 등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며, 그밖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바, 먼저 공영방송에서의 반론권을 개관하여 

본다. 

공영방송에서의 반론권은 ①유발방송의 사실주장에 국한되고, ② 반론요청은 

방송책임자에게 자필로써 서명 11)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③ 반론의 내용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고, ④본인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러한 

반론은 유발방송 후 즉시 요구되어야 하며, 반론방송은 지체없이, 늦어도 3 개월 이내에 

첨삭없이 방송되어야 한다. 

  

(1) 주체 

ARD(Arbeltgemeinschaft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규정 제 4 조에 의해 ARD 가 공동으로 제작 방송하는 프로그램인 

「독일 TV(Deusches Fernseh)」를 방영하는 방송사들에 있어서 반론권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유발방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관청이다.12) 

그러나 동원칙과 상관없이 ARD 의 개별방송들에 대해서는 ARD 규정과 반론권의 주체와 

의무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2) 반론의무자 

공영방송에서 반론방송을 방영하여야 할 의무자는 총감독(Intendant)13), 

방송사(Rundfunkans-talt)14), 책임있는 편집자 및 출판인에 대응되는 자 15), 

설립경영자(Veranstalter)16) 등이다 17). 출판법에서의 반론권조항을 방송에 유추적용하도록 

규정하여 놓은 주법 18)에서는 그밖에도 책임있는 기획자(Verantwortlicher Sendeleiter bzw. 

Moderator)도 반론의무자로 정하고있는 바, 이는 Löffler 가 주장한 이래 통설과 판례로 

인정되어 왔다.19) 

그러나 Bethge 는 책임있는 기획자를 반론의무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들 

반론권의 의무자들은 정확히 말하면 반론을 요청받는 사람(수취인, Adressat)에 불과할 뿐, 



실제로 반론방송을 하는 자는 방송사이므로 반론의 의무자는 결국 방송사」라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20), 함부르크 고등법원과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의 판결이 Bethge 의 의견에 

동조한 이내 2l), 현재는 방송사만을 반론의무자로 하는 추세에 있다. 실제로 1980 년대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서부독일방송법(§9 ①), 짜-르란트방송법(§7 ①), 북부독일방송법(§12 

①), 남서부방송법(§7 ①), 자유베를린방송, RIAS 방송법 등에서는 반론의무자를 단지 

방송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기간 

유발방송에 관련된 반론권자는 반론청구기간 내에 반론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바, 각 

주마다 이 청구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즉, 바이에른주의 방송법은 청구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공영방송 제 2 독일텔레비전설립에 관한 주간협정과 

DW 법, DLF 법, 니더작센주의 방송법, 짜-르란트주의 방송법, 라이란트-팔츠주의 방송법, 

함부르크의 매체법 등은 단지 「유발방송 후 <즉시>」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의 방송법과 헤센주의 방송법 등은 「유발방송 후 6 주」, 노르트라인-

데스트팔렌주의 방송법과 브레멘의 매체법, WDR 에 관한 주간협정은 각각 「유발방송 후 

2 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청구기간에 대한 규정이 각주의 관련법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 이에 관한 법정 시비가 그치지 아니하였는 바, 전술한 바와 같이 

연방헌법재판소는 「즉시」,「지체없이」의 기간은 유발방송을 「안 때로부터 2 주일 이내에 

반론을 청구하여 야 한다는 북부독일방송에 관한 주간협정(NDR-Staatsrertray)의 규정은 그 

청구기간이 너무 짧아 효력이 없다」라고 유권해석을 내 렸다 22). 

연방헌법재판소의 동판결 이후에는 반론권의 청구기간에 관한 해석문제는 더 이상 

제기되지 아니하고 있으나, 「즉시」, 「지체없이」의 기간은 결국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으나, 적어도 유발기사가 게재된 날로부터 2 주일 내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기간계산은 인쇄매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민법의 

일반원칙(alsqjq 제 121 조)에 따른다. 

  

(4) 반론방송 

반론요청방법과 사실주장에 대한 사실반론만이 가능한 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반론만이 

인정되는 점, 기타 법원에의 제소방법 등은 인쇄매체에 있어서와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반론방송의 방법에 관하여 살펴본다. 

반론방송은 기본적으로 유발방송이 나간 즉시, 지체없이(unverzüglich, ohne 

schuldhaftes Verzögern), 유발방송과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프로그램, 동일한 

방송영역(gleiche Sendebereich)에서 방송되어야 한다. 

  

1) 즉시성(Unverzüglichkeit ) 

「유발방송이 나간 즉시」란 유발방송이 나간 뒤에 반론이 청구된 경우, 유발방송과 

동일한 차후방송(näachstfolgenden Sendung)에서 즉각 반론방송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23). 매일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반론요청 후 늦어도 3 일 안에, 주단위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의 프로그램에서 반론방송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규방송이 아닌 특집방송이었을 경우에는 유발방송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방송시간대에 그 

다음날로 반론방송을 하여야 한다. 이는 인쇄매체에 있어서 「인쇄되지 아니한 다음호」에 

반론문이 게재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응되는 해석방법이다.24) 

즉시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반론이 즉각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시청자의 뇌리에서 

유발방송의 내용이 사라져 반론의 효과가 그만큼 감소된다는 점과 반격이 바로 되지 아니 

할 경우 무기대등의 원칙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점 때문이다 25). 

  

2) 동일방송시간 

반론방송은 유발방송이 나간 시간대와 같은 시간대, 같은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어야 

한다 26). 이는 인쇄매체에서 「동일한 인쇄지면에 반론문이 게재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대응되는 것으로서, 동일한 프로그램이란 반론방송이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여 프로그램 시작을 알리는 로고(Logos; 주제음악이나 음성, 또는 

자막)가 나간 뒤, 또는 프로그램 종료를 알리는 로고가 나가기 전에 반론방송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27). 결국 유발프로그램과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에서 반론방송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8). 

  

3) 동일방송영역 

반론방송은 유발방송이 나간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서 방송되어야 한다. 이는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방송의 특성상 방송이 나가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유발방송이 나간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서 반론이 방송되는 것이 무기대등의 원칙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29). 

즉, 독일에서의 방송은 기본적으로 주 단위의 방송이고, 주간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방송이라 할지라도 국지성을 면치 못하는데다가, 연방단위의 중앙방송사(독일방송, DW 등)가 

방송을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따라 특정지역에만 방송되는 것이 많으므로, 반론방송도 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0) 

이러한 반론방송의 공간적인 의미는 경우에 따라서 방송프로그램의 성격에도 적용되는 

바, 예컨대, 유발방송이 정규방송이 아니라 특집방송에서 행하여진 경우, 그 특집방송의 

성격이 정치적인 것이었을 경우에는 반론방송도 정치적인 프로그램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이었을 경우에는 반론방송도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31) 

  

4) 반론방송의 방법 

반론방송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형식에 관계없이 아나운서가 담담한 어조(neutraler 

Sprechweise)로 반론문을 낭독하는 고지방송의 형식으로 행하여진다. 이를 반론권자를 

인터뷰하거나 그를 위한 대체프로그램 방영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32). 이는 인쇄매체에 있어서 반론문을 담자 편지형식으로 게재하지 못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규정으로서, 이러한 방법들은 반론권을 형해화하는 동시에, 제시된 

대체방법들은 대부분 개인의 자기선전을 담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방송의 공적 책임에도 

어긋나는 까닭에 허용되지 아니한다 33). 



그러나 주면이 있는 TV 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대응필름(Gegenfilm)34)이 인정되기도 

하는바, 대응필름이 나가는 동안 반론문의 낭독이 병행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나운서의 반론문의 낭독없이 음향과 자막만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35). 

대응필름이 없이 아나운서의 고지방송만 낭독될 경우 화면은 반론방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지되는 것이 보통이나, 반론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주면이 선택되어 질 수도 

있고, 몇 장의 연속주면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들 화면에 대한 설명이 첨가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이에 관한 결정은 반론권자와 의무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바, 이를 

가리켜 협력의무(Mitwirkunspflicht)라 한다 36). 이러한 협력의무는 보통 반론권자가 제공한 

사진을 방송사에서 거절하거나, 사진을 영상화하는 기술적인 과정 37)에서 방송사가 협력을 

거부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로 인한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비화되었을 경우, 방송사는 

협조하지 아니한, 또는 협력할 수 없었던 상황과 이유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38) 그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반론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어느 한 사항에 한 불허가 전체반론의 불허로 연결될 

수 있는 이른바 「전부 아니면 전무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 다. 

반론방송 시간은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유발방송에 대한 반론이 충분히 되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반론시간이 주어지는 바, 단지 유발방송보다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적용법규 

방송에 있어서의 반론권의 적용법규는 기본적으로 유발방송을 방송한 방송사의 주소지 

및 전파지의 주법이다 39). 이와 관련하여 공영방송의 법률관계는 그 방송사 도유의 

주방송법 내지 특정의 주간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40) 즉, 문제된 방송을 내 보낼 방송사는 

유발방송을 어디서 수신하였느냐에 상관없이 그 방송사에 도유한 주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반론권에 적용되는 법규는 유발방송사가 존재하는 주의 방송법이며,안테나, 중제탑 

같은 기술적인 설비의 주소지나 반론권자의 주소지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한편, ARD 의 경우에는 유발방송을 만든 제작사에 고유한 주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프로그램을 방영한 방송사의 주법이 적용된다(ARD-Grundsätze für die 

Zusammenarbeit, Ziff. 2). 그것은 ARD 자체가 독일의 연합방송으로서 각 독립프로덕션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송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41). 

기타 법적 절차 42)와 반론강제, 그에 따른 제재방법 등은 전술한 인쇄매체에 있어서의 

반론권규정과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3. 민영방송 

제 1 차 텔레비전 판결 43)에서 공영방송의 독점에 대하여 연방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건 

이래, 독일에서는 민영방송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나, 민영방송의 설립가능성에 대한 

확인만 계속되었을 뿐 44), 설립작업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45). 



현재 민영방송은 라디오와 CATV(독일어로는 Kabel-System 이나 본 연구의 용어통일을 

위하여 CATV 라 한다). 주상전송제도(Bildschirmtext System)에 그치고 민영 텔레비전 

방송은 없는 상태이다. 

중요한 민영방송법으로는 1980 년에 제정된 라인란트-팔쯔주 

유선방송시험법(Landesgesetz über einen Versuch mil Breitbandkabel)과 베를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상전송시험법(Bildschirm-textversuchsgesetz), 1984 년에 

제정된 바이에른주의 매체시험법(Medienerprobungsgesetz), 베를린의 

유선조정계획법(Kabelpilotprojektgesetz), 1985 년의 함부르크와 바린-뷔르템베르크주의 

매체법(Mediengesetz), 1988 년의 헤센주의 민영방송법(Gesetzüber den privaten 

Rundfunk)과 1989 년의 브레멘의 매체법(Landesmediengesetz) 등이 있다. 

민영방송에 관한 주간협정도 체결되어, 1983 년에 베를린을 포함한 13 개 주가 

「화상전송에 관한 주간협정(Staatsvertrag über Bildschirmtext)을 맺었는 바, 이들 법에는 

모두 반론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민영방송에서의 반론권은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반론권의 주체, 의무자, 기간, 청구방법 등은 전술한 바와 동일하다. 다만 CATV 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반복되는 방영특성 때문에, 그리고 화상전송제도는 전자매체의 특성상 그에 따른 

반론방송의 법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CATV 와 화상전송제도에 있어서의 반론권은 ① 유발보도와 같은 

외양(Ausmachung)으로 46), ② 유발보도가 행하여진 회수만큼 되풀이하여, ③ 유발보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행하여져야 하며, ④ 유발보도가 더 이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곧바로 중지된 때에는 반론권자는 자신의 반론을 본래 예정 하였던 특정 시간에 보내줄 

것을 최대 한달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러한 반론권은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사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유발방송을 내보낸 방송사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47) 

  

Ⅳ. 맺는말 

일반적 인격권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독일의 반론권은 우리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모델로 

도입 소개되면서 「프랑스의 반론권보다 훨씬 합리적이고도 세련된 구제절차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4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반론권은 각주마다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있어 일률적으로 살펴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용어도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며, 프랑스의 것보다 반론권의 주체, 기체, 의무자, 대상, 제한 등에 있어서 훨씬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독일의 반론권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독일의 반론권은 「사실주장에 대한 사실반논」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의견과 

가치판단, 학술적 비평 등에 대하여는 반론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독일이 반론권의 

기능으로서 크게 강조하고 있는 「여논형성에의 기여」라는 점에서 분완전하다. 

2. 언론보도에 관련된 자 가운데 법인격 없는 사원은 그 구성원만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사자의 반론권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프랑스의 경우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3. 반론문의 길이에 대하여는 유발기사의 양을 넘지 아니하는 한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를 정하여 놓은 프랑스의 경우보다 외형상으로는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반론문이 단 몇 줄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4. 프랑스에서와는 달리 선거기간에 대한 예외규정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속한 

구제」를 생명으로 하는 반론권의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기에는 문제가 있다. 

5. 더구나 외국인에게 반론권을 인정하면서도 청구기간과 절차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적용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제로 외국인이 반론권을 행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6. 반론권의 청구방법에 있어서도 반론권자의 주필서명, 문서화 등 지나치게 형식적인 

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어, 법제도운영이 지나치게 경직되어있다. 

7. 각주마다 다른 반론권규정을 지니고 있는데다가, 반론권에 관한 규정도 출판법, 

언론법, 방송법, 매체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법규정을 

찾기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주경계가 없이 자유롭게 배포 ·방송되는 언론의 특성상 

적용법규의 난점이 상존하는 등 제반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반론권의 행사가 실제로 어렵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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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를 들어 헤센주의 방송법 제 3 조 제 8 항과 제 9 항, 그리고 남서부독일방송을 위한 

주간협정은 반론권을 공적 행정이나 공적 생활에 관하여 공격을 받은 자, 또는 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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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관청 및 기관에 대하여 유발고송과 동등한 방송시간과 그에 상당한 방법으로 침해에 

관하여 스스로를 지킬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고 있을 뿐, 반론권에 관한 그 이상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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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에 관련된 개인과 단체는 반논방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론방송은 즉시 

유발방송과 동일한 지역, 동일한 시간대에 첨삭없이 방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11) 서명에 대한 근거있는 의심이 갈 경우 방송사는 본인에게 서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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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북부독일방송, 서부독일방송, 남부독일방송, 남서부방송, 자유베를린방송, RIAS. 

15) 라디오 브레멘, 헤센방송. 

16) ZDF, DW, 독일방송. 

17) Bewall, "Probleme", 105 쪽, Köbl, Entgegenungsrecht, 37 쪽. 

18) 함부르크, 니더작센주, 쉴레스비히-흘스타인주, 노르트라인 –베스트괄렌주의 출판법들. 

19) Löffier, Handbuch. § 11 문단번호 194; OLG Köln U. 23.11.71, AfP 72, 231; OLG 

Frankfurt U. 21.6.85, AfP 85, 288. 

20) H. Bethge, Die Passivlegitimation für Gegendarstellungsbegehren im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이하 Die Passivlegitimation 이라 함). Mainz, 1987, 60 쪽. 

21) OLG Hamburg U. 18.12.80, AfP 81, 299: OLG Frankfurt U. 21.6.85, AfP 85, 288. 

22) BVerfG B. 8.2.83, AfP 83, 334. 

23) Dewall, "Probleme", 103 쪽 

24) Groβ, Presserecht, 158 쪽. 

25) Seitz /schru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382. 

26) 바이에른방송법(B RfR)은 'gleicher Sendezeit'라고 표현하고 있고, 서부독일방송법(WDR 

RfR)은'gleicher Tageszeit'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해석상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27) OLG Hamburg B. 24.8.72, AfP 73, 388~389. 

28) Löffl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197 

29) Dewall, "Probleme", 103 쪽. 

30) Sel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384. 

31) OLG MÜnchen B. 12.6.89; LG Frankfurt B. 21.5.07, AP 87, 723. 

32) ARD 기본협정 제 4 의 9 LG 0ldenburg. 25.11.aS, AfP 86, 84. 

33) 독일의 이러한 규정과 법원의 일관성있고 단호한 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많이 

대비되는 바,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 언론이 반론청구권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인터뷰나 

취재기사를 통한 보도를 약속하고 반론문을 실어주지 아니하는 예가 허다하다. 이는 언론이 

기본적으로 사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다가 반론권자들도 반론문의게재보다는 

자신을 더 잘 드러낼 수 있고, 선전효과도 아울러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반론권의 기본취지와 그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편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34) 활동사진(Film)이나, 정지사진(Photo), 만화, 스케치(Zeichnung) 등 유발주면에 대응되는 

화면이면 모두 인정되나, 고지방송이 담담하여야 하듯이 대응필름도 반론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Dewall, "Probleme", 101 쪽. 

35) Dewall, "Probleme", 103 쪽. 

36)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358. 

37) 사진을 영상화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송설비(Sendeapparat)의 사용도 물론 무료이다. 

38) Dewall, "Probleme", 104 쪽. 

39) Dewall, Gegendarstellungsansrecht. 53 쪽. 

40) Dewall, Gegendarstellungsanspruch. 53 쪽 ; Dewall,"Probleme", 1 鈍 쪽. 

41) Seitz /schmidt /schoe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문단번호 438~443. 

42) 방송에 있어서의 반론권 소송에 관한 소송절차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함부르크 매체법 제 13 조 제 5 항, 니더작센주 방송법 제 18 조 제 4 항, 짜-르란트주 

방송법 제 7 조 제 4 항, 쉴레스비히 –홀스타인주 방송법 제 19 조 제 4 항 민소법상의 가처분 

준용 

※주상전송에 관한 주간협정 제 7 조 제 3 항, 남부독일방송법 제 55 조 제 4 항, 브레맨 

매체법 제 19 조 제 4 항, 서부독일방송법 제 9 조 제 4 항. 민소법상의 가처분 준용, 

본안소송배제 

※라인란트-베스트팔렌주 방송법 제 16 조 제 5 항. 민소법상의 가처분 준용, 민소법 

제 926 조 배제 

※ARD 지침, ZDF 에 관한 주간협정, 남서부독일방송에관한 주문협정 제 7 조 : 규정 없음. 

43) BVerfGE 12, 205. 

44) 1967 년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짜-르란트주 의회에서 주방송법을 개정하여, 

민영라디오방송(Freier Rundfunk AG, FRAG)이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당국은 방송허가를 

내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FRAG 측은 소승을 제기하여 동사건은 연방헌법재판소에 까지 

올라가게 되었는 바, 헌법재판소는 짜-르란트주의 민영방송에 관한 개정언론법이 



'여론형성에 이바지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주정부의 결정을 지지하였다(BVerfGE 57, 

295, 332 ; 일명 제 3 차 텔레비전 판결). 동판결 이후 독일에서는 CATV,위성방송 등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방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으며, 민영방송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지기 시작하였다. 

45) Christopher Wltteman, "West German Television Law : An Argument for Media as 

Instrument of Self-Government"(이하 "West German I"이라 함), 7 Hasting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 REV. 154(1983). 

46) 용어가 표현상 다를 뿐, 내용은 '동일 시간대', '동일프로그램', '동일 방송영역'과 같은 

내용이다. Dewall, Gegendarstellungsanspruch . 142 쪽. 

47) 함부르크매체법 제 2 조 제 6 항. 

48) 박용상, "일반적 고찰", 55 쪽. 

49) Danziger, "The Right of Reply", 17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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